
◉국가기록원고시 제2025-2호

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

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

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1월 15일

국가기록원장

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

1. 폐기 금지 대상 기관

   - 대통령비서실, 국가안보실, 대통령경호처, 대통령기록관, 국가정보원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

합동참모본부, 국군방첩사령부, 정보사령부, 육군본부·공군본부·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, 

수도방위사령부, 육군특수전사령부, 경찰청, 서울특별시경찰청·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

경찰서, 국회사무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. 폐기 금지 대상기록물의 범위

   -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 대상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(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

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

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) 

3. 폐기 금지 결정 사유 

  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의 취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 등을 

종합적으로 고려

4. 폐기 금지 기간 

   -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5년 


